
《 이의고 임은채 학생 한권읽기 독서 수행평가 》 
하이에듀

도서명 유튜브 쫌 아는 10대

1. 자신이 선택한 도서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독서 전후 자신의 진로 의식 변화를 중심
으로 감상문을 작성하시오. (요약, 감상을 각각 한 문단으로 하여 전체 글을 2개 문단으로 
작성할 것) (300자 이상) 

중심 내용 요약) 
 이 책은 유튜브의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유튜브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장점은 평범한 사람도 개성을 맘껏 펼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메시지를 효과적
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허위정보를 생산하기 쉬우며 차별과 혐오를 생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저자는 유튜브가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하는 
만큼 이용자도 함께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한다고 주장한다. 

(232자)
진로 의식 변화 및 감상) 
 미디어학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진 그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
사를 전달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영상 매체가 시청자로 하
여금 단순히 재미를 유발하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단점을 악
용하는 판이 펼쳐진 지금, 유튜브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를 이용하는 우리가 
올바른 의식을 가진 채 활용한다면 더욱 발전된 미디어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248자)

(총 480자)

2. 도서 내용 중 가장 1)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1가지를 인용법을 사용하여 서술하고, 
이 정보가 가진 2) 개인적, 3) 사회적 효용에 대하여 쓰고 총 1개의 문단으로 서술하시오. 
(300자 이상)

1)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1가지 인용법 사용하여 서술 
이 책을 통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차이를 알게 되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책에서는 
메신저나 SNS에서 유포되는 지라시 정보, 언론사에서 쓴 허위 사실의 기사 등은 가짜뉴스
가 아닌 허위정보이며, 언론사를 흉내내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 가짜뉴스라
고 한다. 

(153자)
2) 개인적 효용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냄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허위정보와 음모론의 차이 또한 알게되면서 모든 정보를 옳은 
정보라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었다. 



(127자)
3) 사회적 효용 
우리 모두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음모론의 차이를 구별해내는 것을 시작으로 사실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실일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을 판별하는 능력을 
길러서 올바른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133자)

(총 413자)

3. 독서 후 해당 분야와 관련된 최근 시사적인 이슈를 제시하고 논술하시오. (400자 이상)
1) 표현 : 제목의 명료성, 시사 이슈의 출처 밝힐 것, 문단 구분, 타당한 전개
2) 내용 : 시사 이슈에 대한 구체적 설명 (1개 문단),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 (1개 문단), 
'독서 내용 - 시사 이슈 - 자신의 생각'의 연관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 

 제목 : 가짜뉴스 법적 처벌 강화, 그 전에 고려할 사항들

시사이슈에 대한 구체적 설명)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통해 가짜뉴스는 그 영향력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
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
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이슈를 접하였다. 기존에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근거
였던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가짜뉴스를 제한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85자)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듯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음모론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존재한
다. 하지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고 가정한다면 이 셋의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알고리즘과 조회수의 영향을 받는 미디어 시대에 정보 소비자도 정보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가짜뉴스의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명확
히 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급과 수요 관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91자)

(총 476자) 

시사이슈 자료 출처_아시아투데이) [인격살인 中] 가짜뉴스 처벌 한계 있어…“강경한 처벌 
위한 법안 필요”

내용 :

속임수와 조작 수준의 허위기사, 진실과 거짓, 팩트와 주장을 넘나드는 기사와 정보가 넘
쳐나면서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 법적 처벌을 강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안은 명예훼손이나 무고
죄 등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가짜뉴스 유포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이나 무고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1년 허
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를 포함한 무고의죄로 재판받는 사례는 738건이다. 이 중 198건은 
실형을, 231건은 집행유예를,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 160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건수에 비
해 선고를 마친 재판이 적은 것은 그만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형사처벌을 피하는 사례
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형법상 양형 기준과 실제 법원 판결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징역 2년 혹은 벌금 500만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징역 5년 혹은 벌금 1000만원이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은 가짜뉴스 대상자를 '비방할 목적'이 담겨 있
기에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
면 징역 3년 혹은 벌금 700만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징역 7년 혹은 벌금 15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는 징역 3년 혹은 벌금 
3000만원, 허위사실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상한선을 가진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등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 
처벌을 줄 수 있는 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정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현행 규범 체계상 가짜뉴스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대응이 이루어지는데 나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를 전면적으로 포섭하기
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가짜뉴스에 있어 뉴스의 개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해 규범화할 필
요성이 있고, 확립된 규범적 대응체계에 따라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17010009565


